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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방안․3

요 약

▶ 공공 발주자는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

수수료를 공사 원가의 경비 항목에 계상하게 되어 있음.

- 공사 원가 계산시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는 보증기관이 최

고 신용등급업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요율 중 최저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.

▶ 공사이행보증 수수료의 공사 원가 반영 기준이 되는 조달청의 ‘제비율 적용 기준’

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보증

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부작용이

발생하고 있음.

▶ 한편,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사후 정산을 하고 있는데(공사이행보증의 경우에는 사

후 정산을 하지 않고 있음), 원도급자가 실제 납부한 수수료 금액이 원가에 반영한

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정산하고, 실제 납부한 수수료 금액이 원가에 반영한 금액

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있음.

▶ 따라서 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 원가 반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함.

- 첫째, 공사 원가 계산시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직접공사비

대비 비율을 보증기관이 중간 신용등급의 평균적인 업체에 적용하는 보증 수수료

요율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공사 원가 계상 원칙을 개정해야 함.

- 이에 따라 현재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규정되어 있는 조달청 기준과 국토교통부

고시 기준을 보증기관의 중간 등급 평균 업체에 적용하는 요율로 추정한 적정 비

율로 개정해야 함.

- 둘째, 현재 실제로 납부한 수수료가 원가 반영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인정하는

사후감액정산제도를 증액 정산시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, 공사이행보증에

도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야 함.


